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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매대금청구 

가.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의 경우 

5 매매대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욜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에 아르기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회피한 후 오히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매수 

인온 다시 중도금의 이행의 제공이나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나 

그 대리인인 치가 그 수령을 회피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롤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면 비록 중도금지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이나 제공은 물론 매도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 

법원 1990.3.9. 선고 89다카29 판결) 

O 매매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8.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검O 

수에게 22,621,000원, 원고 김O훈, 같은 황0숙에게 각 2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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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법정해제의 경우 원상희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부가하는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희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임종의 부당이득빈환의 성진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융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걸 공1996상, 1504) 

§ 매매대금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540,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이 약관상 매매계약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지 여부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 

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규재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약관상 매매계약 해재시 매도안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그 약관조항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53759, 53766 판결) 

O 매매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6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G. 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工)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아 이룰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메 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신 마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에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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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합으로써 그 부동산 

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 이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O 매매대금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8,975,362원 및 이예 대한 2012.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후단이 재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해석하는 경우 헌법의 재산권 보장 및 평등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계획법 제83조 제 1항과 제2항은 사업시행의 주체가 행정청안가 아닌가에 따라서 옛 도로 등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것인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유무를 달리 

있는바, 따라서 도시계획법 재83조 제2항 후단의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 제 1항과 제2항을 대조하고 같은 항 전단과 후단을 대조하여 볼 때 재량규정으로 해석되고, 

그 문언에 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속규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의 재산권보장조항과 평등조항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주택조합들이 폐도부지를 신축할 아파트의 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폐도부지를 점용한 경우,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의무 없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폐도부지를 신축할 아파트의 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폐도부지를 점용하여 왔는데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 

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점유 •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 •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주택조합들은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날 도로법 재40조 

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들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소정의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법률상 권원을 가지고 점유개시를 한 자에 해당하 

므로 행정청은 위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폐도부지의 점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할 

아니라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같은 조 제4항 제 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조 제7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되므로, 

대부료 납부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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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처분은 의무 없는 자에 내하여 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내법원 1998. 11. 2土 선고 97다47651 판간) 

[참조판례] 민법 제56묘조 제 1 항 소정의 .당사사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 

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만법 제565조제 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섯이고뺄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합 섯이 아니브로, 비록 상대방언 매도인이 매매 각1 악의 이행에는 

긴혀 각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노 매수인이 중도급을 지급하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만법 제565조에 의하어 계약급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항 수 없다.（내법원 2000.2.11. 선고 안다 

62074 판결) 

0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응용헝,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틀에게 524,589,206원 및 이에 내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움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T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 
는 그 점유 • 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부동산을 점유 • 사용함으로써 받은 아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노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악을 받았다고 

힐 섯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저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악 자제를 부정합 수는 없다. 

:? 게야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인상회복의무을 규정한 민법 제548소 세 1 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논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분하고 득난의 사유가 없는 현 받은 이익의 전부이나. 

인 상계에 있이서 수등재권의 특정 방법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여사표시를 하는 자예 의하여 특정된다고 항 것인바. 채권자가 원급과 

그에 대한 이자하권의 일부릅 소구하자 소송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土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 

시릅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구하는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재권으로 

하리논 의사였다고 볼 것이댜(대법원 1997. 12. g_ 선고 96다47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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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대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이일남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4.부터 이 사전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이이남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이삼남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박근숙, 이창숙에게 각 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 1. 3. 19.부터 이 [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은하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 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I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등의 직책에 
기하여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가 그 업무에 관한 상법 제 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실제로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 

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은, 특히 그 

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된 

사항에 대한 위 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만'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의 업무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일체의 분양거래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1)'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둘의 업무의 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분양거래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 

고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건물의 일반분양업무는통상개별적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사정에 따라 그 일부분양의 취소 내지 해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재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거래행위 

가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반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중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만을 따로 떼어 

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칙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사용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을 하여야 

한다고 새겨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2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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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지대금등반환 청구(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061 ,1 50원 및 그중 514,980,416원에 대하여는 2013. 3. 10.부 

터, 1 ,42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각 일변 3전의 비율로 계산한 돈, 별지 대금납부현황표 중 연체이자란 기재의 각 돈에 

대하여는 각 그 실납부일란 기재의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지의 일변 3전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3,388,061,15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의 의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여러 건설업체에게 공급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그 계약의 내용을 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의 형태로 마린하여 

두고, 이 별지 서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해 둔 택지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다수의 건설업체들과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택지공급계약서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고한사례 

® 위 ®항의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된 택지공급계약 중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일방적 
으로 계약해제권을 부여한 계약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면 이를 유효로 

하기 위하여 상대방건설업체에게노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라가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 

여야 하는지 여부 

위 ®항의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택지공급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여 약관의규제 

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노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로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위 택지공급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같은 법 제9조 제2호에 위반된다면 그로 

안하여 위 계약조항이 무효로 될 뿐이지, 위 계약조항을 유효로 하키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에게도 건설업체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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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매매대금반환 청구(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3,1 86,080원 및 위 돈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28.부 

터, 15,3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5.부터,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31.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2.부터, 5,386,080원에 대하여는 2012. 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소매점으로 점포를 분양한 후 탁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 

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분양자가 점포를 소매점으로 분양하여 놓고는 탁구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분양계약 해제 당시 

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5.3 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같은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 1항 제 1호에 의하면 같은 

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에는 같은 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매점과 탁구장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탁구장은 손쉽 

게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점포의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분양자의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가는 어렵다.（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53061 판결) 

언 매매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39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9.부터 같은 

해 5. 24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2009. 1. 18.까지는 연 19.65%, 그다움 날부터 

같은 해 3.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같은 해 7. 1.까지는 연 19.9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지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 

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 

지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수표의 발행일 이후 수표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그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발행인에 대해 수표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을 행사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53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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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매매대금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广\〕 
l.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걸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12%의 비융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사깁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쉬지)（각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론 원상회복 청구) I 
L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j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사가 법률행위를 취소하 

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사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륜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 

이 표의자의 입장에 셨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 

가 중요한 부분에 판한 것이어야 한다. 

2 매매대상 토지 충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된 것이라는 중개인의 만옵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 

는데 실제로는 천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깅우, 동가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무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위 2000. 5. 12. 신고 2000다12259 판결) 

죠 매매대금 청구(음웅덩,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큼액의 지급믈 구하는 경우) 
曲^ & ? - 야 

I. 피고는 원고 임0주에게 5?979,093 원, 원고 장C훈에게 3,986,062원, 원고 장C원어\ 
계 3,986,062원, 원고 최 〈J순에 게 28,483,739원, 원고 장0자에 게 29,065,04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답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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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工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이 쥐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o] 행의 관계에 있다. 

:.2 쌍무계약에 있어시 동시이행관개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방생요건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두가 농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인방의 재무의 이행기가 노래하더라도 상대 

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섯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느시 동시이행의 항변핀을 

행사하여야만 방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재무의 이행을 제공하 

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합에 있어 상내방의 행위를 필요로 합 때에는 언제는지 연실로 이행을 할 

수 있논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 옵 상대망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 옵 최고하여야만 상내방으로 하여금 

이행시체에 빠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간경휴 공2001하, 

1831) 

0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청구(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 ,464,381원 및 이에 대항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닐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소유주신매각방식에 의한 경영권양노계약에 따론 단기주식매매로 인한 이익이 증권거 

래법 재188조 제2항 소정의 만환대상에 포합되는지 어부 

층권거래법 제 188조 제 2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 세 6호의 각 규정 능에 비추어 같은 

법 계 188조 제 2항 소정의 단기매대차익반환대상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저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브로 대부정보 집근가능성이 전혀 없는 극히 예의적인 경우에는 단기개매로 안한 

차익이 생겼다고 하다라도 이는 반환대상에서 재외된다고 하어야 한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88 

조 재8항에 의한 내통령령에 대한 위임도 이러한 점을 고리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브로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6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 규정 또한 계의사유를 한정적 

으로 영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함 것인바, 단기매매차익이 통상적인 

주식매매에서 반생한 것이 아니라 합병을 위한 매수, 기업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공개매수, 또는 

적대적 M&還 방어하기 위한 대수 등 비통상적인 매매와 관런하어 방생한 경우에 그 매매가 미자발 

적인 것이었고 차익의 밥생이 내부중요정보의 이용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는 단기매매차익반환내 

상에서 제외하는 섯이 법 제 188조 재 2항, 재 8항에 부합하는 것이다.（서울납부 2000.3.24. 선고 

99가합7825 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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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대금의 경우 

C 물품대금 천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 
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1,782 ,1 8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니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든 만법 제 163조세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의 의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징인이 판매 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2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내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안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입 이행청구 

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내가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만법 제163조 재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의 대상이 아니고 , 한편 위타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아며 위탁매개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권 아 어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합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임부가 변제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환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O 물폼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내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 
논 겸우) 

원고에게 25 1, 661,292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 巫巫

[참조판례] 영업출자로 설립된 괴사가 출자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42 

조 제 1항의 유추적용 여부 및 영업출자의 의미 

상법 제42조 제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항 책입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던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줄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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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러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세 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저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석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O 뮬폼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89,418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 바 

계속적 보증터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릅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처이고. 다만 보층인이 보중을 할 당시 주채무의 범위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 

데 주재무가 고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갇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아,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 

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층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층인의 책입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 원 1991.10.8. 선고 미다14147 판결) 

언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595,674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6. 

4. 1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 

상법 제42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가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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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합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슈퍼마켓의 매장 시설과 비품 및 재고 상품 일체를 

매수한 것이 영업양도예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O 묻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27,119원 및 그중 6,592,301원에 대한 201 1. 11. 

1부터 다 갚七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바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참조판례] 납품계약에 따론 물품대급을 정구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사실까지 주장 • 입층하여야 하 
는지 여부 

납품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어 매도인이 물품인도의무와 매수안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정구하기 위하여는 물품에 

대한 납풍계약 체결사실을 주장 • 입층하면 족하고 물품을 매수인에게 안도한 것까지 주장 • 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8679 판결) 

O 묻품대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이(二희에게 123,1 08,000원, 원고 성0석에게 283,95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0. 23부다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냐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재조한 담배는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구 담배사업법 제12조 제 1 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무효) 

구 담배사업법 (1999. 12. 31. 법률 세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저l1항은, 한국담배인삼공 

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름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같은 법 세 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 

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반전을 도모하고 국민경 

세에 이바시하게 함을 복작*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 12조 제 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복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 
인삼공사로부터 답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인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급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합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급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논 이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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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인바,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판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래 담배사업이 반드시 국가의 독점사업이 되어야 한다거나 담배의 

판매를 특정한 자에게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에 반윤리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 

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댜 따라서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등록도 

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 

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댜(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O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고, 원고가 여럿인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00산업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00 
에 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채권자가 고의로 연대보증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할 경우에 그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그 대위변제금의 비율 범위에서 그 근저당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고의로 그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연대보증인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하였다면, 그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 

에 의하여 그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예서 그 책임을 면한다. 

$ 보증책임 한도가 한정되어 있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권 행사에 있어 대위의 범위 

보증인의 보증책임 한도가 처음부터 일정액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채무액이 한정 

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인적 보증의 경우처럼 단순히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의 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경우와 같이 그 보증한도액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공평의 이념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댜(서울지법 1997.4.16. 선고 96가합53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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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L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83,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바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163조 제 6호 소정의 1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아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변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난기소멸시효가 저용되七 만법 재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 

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O 물품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028,210원 및 그중 153,567 ,420원에 대하여는 2008. 7. 11 

타 36 ,1 33,68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10.부터, 9,040,21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22.부터, 13,4 00,160원에 대하여는 간은 해 9를 9.부터 37,978,310 원에 대하여는 

달 20부터, 89,343 ,4 8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20.부터, 4 1, 564.95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亨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총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의 인적범위 

중소기업협동소합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세35소에 의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을 사업으모 행할 수 있고, 단체석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자며,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만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협동조합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조합 

자신이며, 다만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치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합이 상당하 

고. 이러한 해석은 업종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가 자신의 명의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다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5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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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인고에게, 피고 견(J(J, 조영희는 각 돈 979,290원, 피고 조일희, 조삽희는 

163.215원, 피고 조사희, 조오희 조육희는 각 돈 652,860원 및 각 이에 대한 

3. 9.부터 다 갚는 날까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 지급하라, 

2. 소송비용우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재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